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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
□ 발  신 :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(퇴진행동)

□ 수  신 : 각 언론사 사회담당 
□ 배포일 : 2016년 11월 23일(수)
□ 담당자 : 김황경산(010-4704-0626), 이주용(010-5551-1450), 장동엽(010-4220-5574), 
한선범(010-4731-4045)

국민연금 압수수색, ‘보여주기’라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

 오늘 검찰이 국민연금공단을 압수수색했다. 편법 승계를 위한 삼성의 ‘제일모직-삼성물산’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이 

무려 3,0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감내하며 찬성해줬기 때문이다. 검찰은 국민연금의 이해할 수 없는 선택에는 최순실

이 뒤에 있다 보고 있다. 삼성이 이를 대가로 미르-K스포츠 재단과 최씨 모녀에 돈을 건냈다는 것이다. 

 국민연금이 무엇인가. 한 달 2백만 원을 버는 국민이 노후를 위해 내는 18만원이 모인 것이 국민연금이다. 전 국민

의 노후와 미래가 달린 것이며, 제대로 쓰일 것이라는 신뢰와 약속이 담보되어야 한다. 노인빈곤율이 50%에 육박하

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책임은 막중하다.

 그러나 국민연금은 그간 ‘정권의 쌈지돈’으로, 재벌 총수일가들의 경영권 유지를 위한 방패로 기능해 왔다. 재벌 총

수들이 배임, 횡령, 비자금 조성 등 각종 불법행위로 감옥에 가도 경영권을 잃지 않고 버틸 수 있던 데는 언제나 국

민연금이 있었다. 물론 국민의 비난이 커질 때마다 '사회적 책임' 운운하며 일부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. 하

지만 대부분 경영권과 영향이 없을 때만 목소리를 높이는 척하며 국민들을 기만해 왔다. 사실상 청와대와 정부의 손

아귀에 있는 국민연금의 이같은 행태는 정경유착 그 자체다.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

다.

 한편, 검찰은 피의자 박근혜와 최순실의 혐의 가운데 누가 봐도 분명한 '뇌물죄’를 배제했다. 이는 공범인 재벌에게 

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다. 우리는 숱한 압수수색 당시 빈 박스들처럼 이번 국민연금 압수수색도 그저 ‘보여주기’일 뿐

이라 의심하고 있다. 결국 삼성과 국민연금에 면죄부를 줄 것이라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. 

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, 삼성이, 재벌이 범죄자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였던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. 정권과 재벌의 

유착은 단순히 이번 사건 하나로 설명될 수 없다. 그동안 박근혜 정권은 숱한 정책들에서 철저히 재벌들의 이익을 

지켜주기 위해 존재해 왔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. 지금 국민들은 피의자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 정권 때부터 이어

져 온 정권과 재벌의 유착이라는 적폐를 혁파하자 외치고 있다. 피의자 박근혜의 퇴진은 그 첫걸음일 뿐이다. 만약 

검찰이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또 다시 기만하려 든다면, 국민은 검찰 역시 심판하기 위해 나설 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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